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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을 활용한 도농 복합형 도시의 복지 유형화 논의: 
인구학적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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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2년에 조사된 지역사회보장 지표 조사에 사용된 도시의 7대 유형 분류 중 도농 복합형 지방자치단
체의 복지예산과 노인ㆍ영유아ㆍ수급자ㆍ장애인 비율을 군집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연구였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데이터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지표이며, 도농 복합형 도시에 속하는 38개 시의 군집 인자를 코딩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군집분석, K-평균 군집분석을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도농 복합형 도시는 3개의 군집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였고, 둘째, 각 군집은 중간형ㆍ
고위험군형ㆍ안정형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각 군집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luster and categorize the welfare budget of urban and rural complex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infants, recipient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are community security indicators for 2022, and cluster factors of 38 cities belonging
to urban and rural complex cities were coded. The SPSS program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K-means cluster analysis. Grouping urban
and rural complex cities into three clusters was reasonable each cluster was found to be intermediateㆍ
high-riskㆍhigh-resource. The difference between each clust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words : Urban & Rural Complex City, Demographic Specific, Hierarchical Clustering, K-Means 
Clustering, Depopulated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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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복지국가가 발달하고,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이 발전되며 점차 복지의 주체는 이분
화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

회서비스(social service)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가 바로 그 예시로, 복지 부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
측에서 공동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그러
한 것은 아니고, 2023년 기준 여전히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국가의 온전한 책임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법적 근거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 내 복지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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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수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
렴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1].

하나, 이 같은 의무의 맹점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규
모가 같을 수 없고, 또한 동일한 운영 능력을 지니지 않
는다는 것에 있다. 각 지자체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요
인은 다차원적(multiple-dimensions)이지만, 결국, 현
재 관 내에 가용한 자원과 환경적 제약을 어떠한 방향으
로 제어할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상
호 간 다른 규모ㆍ재정ㆍ환경ㆍ인구ㆍ정치 등 복합적인 
변수가 얽힌 상황에서 동일한 수준의 복지 수준을 지방
자치단체에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담론
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완
화하고, 지자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지원
하는 지방교부세(grand tax)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러한 교부세는 재원이 어디로부터 할당되는지에 따라 분
류되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광역
시 및 도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혹은 재정보전금 등이 분
류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방교부세의 존재 자체가 역으
로 중앙정부로부터 종속되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중앙정
부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렇
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에 있어,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2,3].

다시 정리하여,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유
형에 해당하는 곳은 주요 도시를 제외한 도농 복합형 도
시(urban & rural complex city)나 군 단위 기초자치
단체인데, 해당 분류의 경우, 세외 수입과 지방세로만 현 
지역을 운영하기 어렵다.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렇기에 재정
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다. 물론 재정자주도를 논의할 
때, 교부세의 존재를 의존재원 혹은 자주재원으로 정의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나[4], 적어
도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100% 
지방이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특별교부세
는 명확히 특정 사업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자치 단체의 평균 재정자
립도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점
차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이다[5].

특히,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의존도 문제와 지방의 자치 능력에 따른 복지 수준의 차
이점은 지역 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를 중대히 초래하는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

며 복지의 예산을 증액하고[4],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은 환경에 의한 제약과 자원의 한계
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고, 지
방자치단체 내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에 따라 복지의 수준은 달라지는 관계로, 궁극적으로 지
역 간 복지 불균형이란 결과로 수렴하게 된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예산을 증액하기 어려
운 사정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도권 혹은 
서울권의 자치구ㆍ광역시 등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
도가 높고,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도 매우 높
아 지역주민의 복지 여건은 상대적으로 질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편이다. 또한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발달하여 지
역주민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하지만 도농 복합형 도시와 같이, 교외 읍면의 지역을 
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복지의 불평등성이 유독 강조되
는데, 시내 중심부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복지의 접근
성이 용이하지만, 교외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상당히 제
한된다. 아울러, 이러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부
분은 젊은 청년이 아닌 노년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다수
다. 읍면을 포함하는 도농 복합형 도시는 노년 인구와 같
은 취약계층이 대체로 많다[6].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
는 지표는 2022년 조사 및 진행된 지역사회보장지표로, 
도농 복합형 도시의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21.83%로 
나타나 전형적인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의 
비율에 육박한다[7].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비단 노년 인구층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같은 경
제적 혹은 사회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고무
적이며, 관련 논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결국 복지를 통
해 그 혜택을 누가 받는지와 같은 직접적 대상자들에 전
달되는 관계로 대상을 조금 더 포괄적인 영역에서 정의,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
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도시들을 군집화하여 유형화한 연구는 국내에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도농 복합형 도시에 속한 도시들은 인구가 
많지 않거나, 혹은 지속적인 유출로 소멸의 위기에 처한 
도시가 다수 있는[8] 유형임에도 불구, 위와 같은 유형화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대체로 연구의 진척도가 다른 도
시와 비교했을 때 활발하지 않은 형국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의해 복지예산과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specific)을 군집 인자로 하여, 유형화함으로써 도농 복
합형 도시 간 차이를 간명히 비교 분석 및 강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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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시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학술적 가치 및 기여
하는 바가 상당할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상기의 배
경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도농 복합형 도시(Urban & rural complex 
city) 38개 시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각 군집 별
로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ㆍ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에 
관한 수준을 파악하고 군집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
농 복합형 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이에 정책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1.1.1 연구 문제
이상의 배경에서 제시된 목적 및 필요성에 근거, 다음 

3가지의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H1. 도농 복합형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군집으로 나
눠지는가?

H2. 도농 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ㆍ장애인ㆍ
노인ㆍ영유아ㆍ수급자 비율의 현황은 어떠한가?

H3. 각 도농 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복지예산과 인구학적 특성의 관계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의 지출 및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규모ㆍ밀도
ㆍ노령 인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선행연구에 근거해 
복지예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인구학적 변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 내 노령 인구 비율로서 노령 인구가 급증하
면 지역 내 지방세 및 영유아 출산율을 부담할 인원이 적
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복지예
산을 견인한다는 장점이 있다[9]. 다만 이러한 인구 구조 
형태를 보이는 경우, 한정된 복지 자원을 노년층에 복지
예산이 집중한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노년 인구 비율
과 복지예산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노
년 인구 비율과 복지예산은 서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2]. 전국 평균 노령 인구는 18.4%
이지만 도농 복합형 도시의 노령 인구는 21.83%로 전형
적인 초고령 사회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이에 노령 인구
를 첫 번째 군집 인자로서 정의하여 복지예산의 규모와 
노령 인구 간의 군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

로 이해된다.
둘째, 관 내 공공부조 수급률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현금(credit) 급여로 제공되
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까닭에 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복
지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Oh & Kang 
(2013)의 연구에서 공공부조의 수급률이 증가할수록 예
산 지출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였
고[13], 그 외에도 Joh(2009), Jin(2006), Jang(2011)의 
연구에서도 공공부조 수급률과 복지지출의 추이는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현재 전국 
단위 수급자 비율은 2021년 기준으로 4.6%에 달한다.

셋째, 관 내 영유아 비율이다. 영유아는 직접적으로 
관 내의 보육 관련 서비스와 제반 급여를 발생시키는 계
층이다. 기존에는 큰 논의가 없었으나 최근 유아 및 보육 
정책이 정치권에서 논의됨에 따라 핵심적인 변인으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17]. 다만, 현 국내에서 복지예산과 관 
내 영유아 비율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연구를 찾
아보기 어렵다. Joh & Park(2009)에 의하면, 지방교부
금 제도 시행 이후, 각 지자체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유아 
교육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하였다고 연구한 바 있고
[18], 이는 Lee & Lee(2009)의 연구에서 또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9]. 다만, 각 시도의 그 예산의 편차가 다
소 심한 편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Ha & 
Koo(2012)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에 영유아 
비율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된 바 있다
[17].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영유아 예산의 비중
이 다를 것으로 이해되며, 관련해서 복지의 필요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인구학적 군집 인자로 설정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국 평균 영유아 비율은 4.27%
에 불과하다.

마지막은 관 내 장애인 인구 비율이다. 관 내 장애인
이 많을수록 해당 지자체 복지예산이 증가한다는 정(+)
적 영향 관계는 수많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4,20-23].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
인 취업 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투입되는 계
층인 관계로 지출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의 선행연구 중, 공공부조 수급률과 노인 인
구수는 선행연구 간 그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요컨
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예산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23]도 있으며, 공공부조 수급률 또
한 부(-)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 또한 있다[4].

이처럼 영향 관계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선행연구
의 기저에는 각 연구마다 분석 시점과 단위, 대상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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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전제이기 때문이겠으나, 중앙정부
에 자금을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방
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의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90%를 부담하는 
실정[4]이므로, 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로부
터 받는 보조금 등의 분모(총예산)는 크게 높아지지만, 
그 분모의 대부분이 지방교부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부담하는 분자(사회
복지예산)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2.2 도시 유형화 논의
국내의 도시를 대상으로 유형화를 진행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무엇을 군집 인자로 정의하여 유형화할 것인
지는 학회, 학자마다 다르게 논의되어왔다. 대체로, 인구 
및 토지ㆍ시설 등 10가지 도시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24], 도시 경쟁력 관점에서 본 유형화[25], 에너지 소비 
특성[26] 등 도시에 대한 성장과 에너지, 경제적 부분에
서 많은 유형화를 논의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복지와 도
시 유형화 자체를 규합한 연구는 많이 없었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한정한 선행연구를 고
찰하였다.

먼저, Park 등(2017)의 연구에서는 도시 포용성 지표
체계(Urban Inclusivity Indicators System: UIIS)를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시도했다[27]. 해당 차원은 역량 형
성(소득, 건강, 교육, 문화)ㆍ상호 의존성(공정한 분업, 
사회적 호혜)ㆍ참여(실제 참여도, 권한 분배)ㆍ공간적 개
방(저렴한 주거, 외부 지향성, 공간통합)으로 구성하여 
연구 및 유형화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Kang 등(2017)의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
식을 통해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28]. 첫 번째는 경제적 기반 마련 유형으로, 지역에 거주
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주
민 이탈을 방지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계획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복지 중심 주거환경 개선 유형으로써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수준 향상에 초
점을 둔 지역으로, 안정적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동 
사용 공간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통합 추구 유형으로써 주민들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유형으로, 지역 거주민에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이었다.

Lee & Koo(2013)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육아 환
경 평가지표를 적용, 유형화함으로써 육아 환경의 적합

성 여하로 유형화하였다[29]. 구체적으로, 육아 환경 측
정을 위한 1차 평가지표로 보육시설 환경ㆍ양육지원 시
설ㆍ공원 및 녹지환경ㆍ문화환경ㆍ복합상업 환경ㆍ의료 
환경의 6가지 대지표를 설정하였고, 전문가의 39개 의견
을 통해 적합도(fit)가 20% 이하인 지표는 일표본 t-검정
을 통해 적합도 검증을 추가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Park(2006)는 지역 특성 및 복지서비스
의 공급현황을 군집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였고
[30], 연구 결과, 지역복지 미약ㆍ노인복지 특화ㆍ아동복
지 특화 지역의 세 분류로 군집화되었다. 또, 지역 간 복
지 공급의 수준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지역 특
성과 연계한 복지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군집분석 혹은 도시
를 유형화하는 관점에서 육아ㆍ복지서비스ㆍ도시 재생에
서의 복지 개선 사업 유형 등 유형화에 사용된 군집 인자
의 차원은 다차원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인구수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군집 지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
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고찰에 근거, 도농 복합형 지방
자치단체 38개 시는 군집분석을 통해 유의한 수준에서 
유형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연구방법

3.1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2년 진행된 지역사회

보장 조사연구에서 수집된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지
표” 데이터를 이용했다[7]. 해당 xls 데이터에서 도농 복
합형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38개 시를 추린 다음, 노
인 인구 비율ㆍ장애인 비율ㆍ영유아 비율ㆍ기초생활보장 
수급률ㆍ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5가지 변수를 
SPSS에 코딩하였다. 

여기서 38개 시 도농복합형 도시의 정의 기준은 “지역
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근거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50만 이하의 도농복합시이다[7]. 
그 이상은 소규모 제한 도시형(광역시 자치구)이며, 그 
이하는 대규모 농촌형(4.6만 인구 이상의 군)이므로, 규
모가 비슷한 도시끼리 선별하였다.

3.2 군집 인자
각 군집 인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요구되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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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통계 데이터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정의하였다
[9-23]. 이때, 인자의 기준은 선행연구에 근거한 사회복
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구학적 계층이며[31], 구
체적으로 노인 인구ㆍ장애인ㆍ영유아ㆍ기초생활 수급자
이다. 또한, 이에 따른 실질적 재원인 총예산 대비 사회
복지예산까지 총 5가지의 인자를 설정하였다. 각 인자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 인구는 관 내 65세 이상 인구 수/관 내 인
구 수) * 100를 통해 계산하였고, 일반적인 고령화율 추
정 방식과 동일하다.

장애 인구 비율은 해당 데이터에서 경중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계층이라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경중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하였다(등록 장
애인 인구 수/시군구 인구 수 * 100).

영유아 비율 또한 관 내 영유아에 해당하는(관내 만 
0~5세 영유아 수) 전체 인구/관 내 전체 지역 인구 * 
100으로 계산하여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해당 데이터에
서 근로가 가능한 연령층과 전체 연령층 두 가지로 구별
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비율 인자와 동일하게, 노년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또한 복지예산에서 배제하고 논의하
기 어려운 만큼,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연령층 수급자 
비율로 계산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지자체 인
구 수 * 100).

마지막으로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관 내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사회복지예산/총예
산 * 100)로 계산하였다. Moon & Lee(2015)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이란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서 보호하
고,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정의할 수 있고
[22], 사회적 위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임
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군집 인자의 설정 기준이 명확
할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이러한 인구수가 아닌 모두 비율로 정의한 이
유는 도시마다 인구 규모의 절대적 숫자 값이(단적으로, 
평택시의 인구는 50만 명이며, 삼척시의 경우 6만 명이
다) 다르므로 군집을 묶을 시, 편향(bias)될 수 있기에 정
확한 군집을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율(%)이란 일관
된 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군집 추정을 하고자 하
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6.0을 사용하였고, 가설 검정을 위해 다음의 분석 기법
을 사용하였다. 첫째, 각 변수의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진행하였고, 둘
째, 변수 간 상관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사용했으며, 적절한 군
집의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넷째, 본 데이터의 
군집을 나누는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진행하여 군집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군집 간 군집 인자의 차이가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 검
정(Post-Hoc Test)를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계수 분석
연구에 사용된 군집 인자들의 평균 통계량과 표준편

차,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skewness) 및 첨도
(kurtosis)를 확인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모든 인자의 첨도 및 왜도가 절댓값 3을 넘지 
않아 정규성 분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 복합형 도시의 전체 평균에서 고령화율은 
21.83%로 나타나 전형적인 초고령 비율을 보였다. 다음
으로 장애인 인구 비율은 6.95%로 2022년 전국 등록 장
애인의 비율인 5.2% 이상으로 집계되었고, 영유아 비율
은 3.6%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은 
5.57%,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25.76%로 나타났
다. 이러한 추세에 볼 때, 전반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수급자 및 장애인 인구가 많아 복지 욕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영유아 비율이 적은 까닭에 저출
산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며, 그런 이유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군’ 다음으로 많이 속한 분류군
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각 주요 변인 간 상관계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변수는 대체로 상호 간 유의한 관계를 보였
으며, 수급자 비율과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사 예산 비율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p>.0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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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kewness Kurtosis Mean SD
Elderly .07 -.89 21.83 6.12

Persons with disabilities .48 -.48 6.95 1.81
Infants .21 -1.16 3.60 .76

Recipients .49 .14 5.57 1.70
Social welfare budget compared to the total budget .62 -.27 25.76 4.5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 of variables
(unit: %)

1 2 3 4 5

1 1
2 .961** 1

3 -.609** -.637** 1
4 .525** .633** -.776** 1

5 -.335* -.358* .306+ -.060 1
1. Ratio of elderly, 2. Ratio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3. Ratio of infants, 4. Ratio of Recipients, 5. Social welfare budget compared 
to the total budget
*p<.05, **p<.01, +p<.10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4.2 위계적 군집분석
군집분석 이전, 본 데이터에서 몇 개의 군집으로 묶는 

것이 타당한지 판별하기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총 3개의 군집으로 묶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때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는 거리 척도를 이용한 
제곱 유클리디안(Squared Euclidiean Distance: SED) 
방법과, 군집분석에는 Ward의 거리 척도를 이용하였다. 
제곱 유클리디안 방법이란, 두 지점 간의 거리를 계산할 
때 직각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한, 즉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이용한 유클리디안 거리 계수를 제곱한 계수를 
의미한다[32]. 다음의 Fig. 1은 해당 군집을 Ward의 방
법으로 묶은 덴드로그램(dendrogram)이다. 

Fig. 1. Dendrogram

4.3 K-평균 군집분석 결과
K-평균 군집분석 결과, 다음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되었다. 볼드체 처리된 도시는 모두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해 인
구감소지역으로 규정된 도시이다.

군집 1은 중간형 도시로서 비교적 고령화율이 낮고, 
장애인 비율도 전국 평균 수준이다. 다음으로 영유아 비
율도 4.13%로 전국 평균 수준이며, 도농 복합형 도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높은 편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수급
자 비율도 평균 대비 낮은 군집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지
표와 비슷한 수준에서, 복지예산 또한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로 분류된 군집이다. 다만, 이러한 도시 중 도농 복
합형 도시 중에서도 규모가 거대한 도시가 많은데 원주
ㆍ평택ㆍ충주ㆍ여수ㆍ구미 등이며, 인구감소지역도 안동
과 문경만 있어 인구 유지 자체는 안정적인 도시이다. 실
제로 일부 도시(안동, 문경, 당진, 서산 등)를 제외하고 
인구 수가 유지되거나 하락 폭이 크지 않으며, 혹은 상승
세(원주, 경산, 아산)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가 포진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33]. 이는 고령화율이 낮아 전반적
으로 청년층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에
서는 해당 군집의 유형을 중간형(intermediate)으로 정
의했다.

다음으로 군집 2는 고위험군 군집으로서 복지가 요구
되는 인구학적 계층은 다수이나, 사회복지예산이 낮은 
군집이다. 고령화율은 28.07%로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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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Factor M(SD) Standard City(unit: city)

Cluster 1

Elderly 17.80(4.46) Low
Pyeongtaek, Wonju, Cheongju, Chungju, Asan, 

Seosan, Dangjin, Yeosu, Suncheon, Naju, 
Gwangyang, Andong, Gumi, Moongyeong, 

Gyeongsan, Jinju, Sacheon, Geoje, Jeju, Seogwipo

Persons with disabilities 5.71(1.01) Low

Infants 4.13(.59) High
Recipients 4.41(1.07) Low

Social welfare budget compared to 
total budget 26.15(4.53) Middle Intermediate Type Cluster

Cluster 2

Elderly 28.37(3.03) High
Samcheok, Jecheon, Gongju, Boryeong, Jeongeup, 
Namwon, Gimje, Gyeongju, Gimcheon, Yeongju, 

Yeongcheon, Sangju, Miryang

Persons with disabilities 9.03(1.00) High
Infants 2.90(.39) Low

Recipients 6.87(1.46) High
Social welfare budget compared to 

total budget 22.92(2.41) Low High-risk Type Cluster

Cluster 3

Elderly 20.94(1.80) Low

Chuncheon, Gangneung, Gunsan, Iksan, Tongye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6.54(.69) Low

Infants 3.32(.35) Low
Recipients 6.82(.86) High

Social welfare budget compared to 
total budget 31.62(2.70) High High-Resource Type Cluster

* A bold type-treated cities are defined as a depopulated area.

Table 3. Result of K-means clustering analysis
(unit: %)

Variables Cluster F Scheffe

Elderly
Cluster 1

30.83***

Cluster 1 < C2
Cluster 2 Cluster 2 > C1, C3

Cluster 3 Cluster 3 < C2

Persons with 
disabilities

Cluster 1

46.52***

Cluster 1 < C2

Cluster 2 Cluster 2 > C1, C3
Cluster 3 Cluster 3 < C2

Infants
Cluster 1

24.21***

Cluster 1 > C2, C3
Cluster 2 Cluster 2 < C1

Cluster 3 Cluster 3 < C1

Recipients

Cluster 1

19.75***

Cluster 1 < C2, C3

Cluster 2 Cluster 2 > C1
Cluster 3 Cluster 3 > C1

Social welfare budget 
compared to the total 

budget

Cluster 1
10.00***

Cluster 1 < C2
Cluster 2 Cluster 2 < C3

Cluster 3 Cluster 3 > C1, C2
***p<.001

Table 4. Result of ANOVA analysis

21%보다 7%p가 높으며, 장애인 비율도 9.03%로 전국 
평균보다 1.7배가량 많다. 다음으로 영유아 비율은 2.9%
로 저출생 지역이며,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도 6.87%로 매우 높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지
출이 상당한 인구학적 특성을 간명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집 2의 평균 사회복지예산은 22.92%로 도

농복합형 도시 중에서도 극도로 낮은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이 군집은 인구감소 문제로도 위협받는 도시가 

다수 있는데, 해당 군집에서 공주시와 김제시, 김천시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영향 변인은 젊은 인구임을 고려하
면[8] 높은 고령화율 및 낮은 영유아 비율과 연계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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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군집 2에 속하는 지역은 지역 
자체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고, 젊은 계층이 향유할 수 있
는 문화나 복지서비스가 다분히 부족한 지역이라는 점이
다. 아울러,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분산 투자가 굉
장히 제한되어,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부분 
복지예산을 투입한다. 이상의 지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에서는 해당 군집을 고위험형(High-risk)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은 자원이 풍부한 다자원형(High-Resource) 
군집이다. 고령화율 및 장애인 비율, 영유아 비율은 낮은 
지역이지만 수급자 비율이 높다. 이는 인구통계학적으로 
복지예산이 요구되는 계층이 도농 복합형 도시 내에서 
적은 수준이지만,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31.62%
로 가장 높게 나온 지역이다. 2022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이 36.3%에 육박하는
데, 군집 3은 이에 준하는 지역이다. 즉, 복지가 요구되
는 사회적 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 
다자원형으로 정의 및 분류하였다.

다만, 군집 1과는 반대로 춘천을 제외한 도시들은 인
구가 감소세가 유지 혹은 진입하는 등 고무적이지 않은 
도시가 대부분이다[33]. 이는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영유아 비율이 낮으며, 고령화율도 거의 초고령 사회에 
육박함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4.3.1 군집 간 ANOVA 분석
마지막으로 각 군집 간 인자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 검증(Post-Hoc 
test)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
는 Levene 분산 동질성 검증에서 통계적 유의확률 .05 
이상으로 나타나, 귀무가설(H0)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다음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NOVA 분석 결
과, 각 군집 간의 노인 인구 비율(30.83***)ㆍ장애인 비율
(46.52***)ㆍ영유아 비율(24.21***)ㆍ수급자 비율(19.75***)ㆍ
사회복지예산 비율(10.00***)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근거한 도농 복합형 도
시 38개를 군집 분석하여 유형화하고자 진행된 연구이
다. 이는 국내에서 유형화되지 않았던 도농 복합형 도시
와 복지예산 수준을 유형화하고 학술적으로 논의하였다
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도농 복합형 도시 38개 시는 위계적 군집
분석 결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군집은 복지 수요가 있는 계층이 적
고, 사회복지예산은 중간 수준인 중간형ㆍ복지 수요가 있
는 계층이 많고 사회복지예산이 적은 고위험형ㆍ복지 수
요가 있는 계층이 적고 사회복지예산이 많은 다자원형으
로 나눠진다. 셋째, 각 군집 간 ANOVA 분석 결과, 통계
적 유의 수준에서 각 군집 간 군집 인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군집의 인자가 타당하게 설정
되었음을 의미하며, 3가지 형태의 군집마다 복지의 수준
과 인구학적 통계량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
음의 정책적 함의를 제언할 수 있다.

가장 우선되는 제언은 고위험형 군집에 속한 도시들은 
제반 복지예산을 확충할 노력을 다분히 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이다. 다른 군집과는 다르게, 노인ㆍ장애인ㆍ수급자 
비율은 모두 높은 것과 반대로, 이를 지탱하기 위한 사회
복지예산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감소지
역으로 규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인구감소지역의 특징은 젊은 인구수가 적고, 관 내 인프
라가 적으며,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 여기에 더해, 
해당 지역은 영유아 비율도 낮은데, 영유아 비율이 낮다
는 것은 곧, 출산이 가능한 부부의 수가 적어 젊은 인구
의 유입은 적어지고, 지역 자체가 정체되어, 고령화의 속
도가 가속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지방세 
자체의 증대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증대는 정(+)의 영향을 불러온다[34,35]. 지방
세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이 있겠으나, 고위험군 
군집의 대부분이 인구감소지역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 취업자의 수를 유치하는 방안이 가
장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는 고위험형 군집의 수
급자 비율이 모든 군집 중 가장 높은 군집이기에, 이들에 
대한 자활 사업이나 일자리 지원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
방세 확보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Yeo(2009)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자 100명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관 내의 경제활동인구 약 89명, 전입자 수 39
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이다. 고령화
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한
다. 도농 복합형 도시가 으레 그렇듯, 지방교부세의 의존
이 매우 높아, 온전한 복지의 성격을 100% 반영하기 어
렵고, 중앙정부의 의사를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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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가 사회복지예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자마다 그 방향성이 일치하
지는 않으나, Hur & Kim (2018)의 연구에 의하면 재정
자립도가 40~50%까지 오르는 경우, 사회복지예산에 정
(+)의 방향을 나타내지만, 그 이후는 부(-)의 방향을 나타
낸다고 연구하였다[37]. 재정자립도를 늘리기 위한 방안
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현행 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38], 고령화가 심화된 지
역을 중점으로 설계할 수 있는 친 고령산업 Cluster 육
성[39], 실질적 인구 증가, 우량 기업을 유치하거나 컨벤
션을 이용한 행사 유치[40] 등이 있을 수 있겠다. 
Choi(2013)의 주장처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면 지자체
의 의사를 100% 반영한 정책을 펼칠 수 없으므로[3], 지
방교부세 혹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점진적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강조된다.

물론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는 결국 중앙정부로부
터의 영향력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권력 및 경제적 기반 이행이 균형적으로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41].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42].

다만 위의 모든 담론과 논의가 모든 군집이 비슷한 수
준까지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진 않
는다. Park(2006)의 주장처럼, 사회복지예산은 양적 확
충보다 각 지역의 특징에 맞게 점증적으로 확충될 필요
가 있다[30].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관 내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복지예산의 확충이 우
선이 아니라 예산의 확충을 위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만일, 복지예산을 양적으로만 늘린다고 하더라도 재정자
주도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예산
을 100% 운용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점이 
시사된다. 특히, 도농 복합형 도시에 대한 시론적인 유형
화 논의인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길 기대한
다. 첫째, 본 연구의 시점은 2022년이라는 단년도이므로 
추후 시계열적인 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100%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취약계층뿐만 아
니라 사회복지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 내 
인구 자체 혹은 밀도도 분명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도농 복합형 도시에 한
정하였으므로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는 것에 논쟁의 소지
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자는 인구학
적 모형이므로 추후 재정자립도 혹은 재정자주도 등 조
금 더 거시적인 지표를 활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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